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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대의 자금세탁 범죄는 전문 세탁조직의 개입과 정교한 분산 기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범죄 수익금이 합법적 자산 및 제3자 자금과 혼합되는 "혼화 자
금(Commingled Funds)" 문제는 자금의 법적 동일성을 파괴함으로써 기존의 추적 방법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공백을 일으킨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혼화 자금추적 난제를 분석하고, 민
법 제258조(혼화) 원리를 형사상 몰수·추징 범위 확정에 원용하는 이론적 틀을 구축하며, 수사 실
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추적 가설—금액의 유사성, 잔고의 변동성, 시간의 인접성, 거래
의 규칙성,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 범인의 주관적 의사—을 체계화한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법 제도적 환경에 적합한 혼화 자금추적 매뉴얼을 제안하고, 영장
주의적 통제 및 기본권 보장의 균형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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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 money-laundering crimes involving professional money launderers and sophisticated 
dispersion techniques render it extremely difficult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trace criminal 
proceeds.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commingled funds," where criminal proceeds are 
mixed with legitimate assets and third-party funds, destroys the legal identity of funds and 
creates structural gaps that cannot be resolved by existing tracking methodologies. This study 
analyzed the challenges of tracing commingled funds, constructed a theoretical framework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Article 258 of the Civil Act (commingling) to determine the scope of 
criminal confiscation and forfeiture, and systematized six tracking hypotheses applicable to 
investigative practice: similarity of amounts, volatility of balances, temporal proximity, 
regularity of transactions, counterparty relationship, and subjective intent of the offender.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Germany, this 
study proposed a commingled fund-tracking manual suitable for Korea's legal environment 
and examined the balance between warrant-based control and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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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의 기술적 고도화와 산업 구조의 복잡화는 범죄 기법의 지능화 및 분업화를 초래하
였으며, 특히 자금세탁 영역에서는 ‘전문 세탁조직(Professional Money Laundering 
Network)’에 의한 은닉 기법이 점점 정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전통적인 추적방
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자금세탁 특성상 정확한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UNODC는 
그 규모를 매년 전 세계 GDP의 약 2~5%(약 8,000억 ~ 2조 달러 이상)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
며[1], FATF 또한 범죄 수익이 전문적 세탁 네트워크를 통해 고도로 은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
로 경고하고 있다[2].

과거 뇌물 범죄가 단순한 현금 수수 형태에 그쳤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차명 계좌 활용, 소액 
분산 입출금(이른바 스머핑) 등 다양한 방식이 결합되면서 자금 흐름의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의 중심을 진술 증거에서 계좌 거래 내역 및 디지털 기록과 같은 비진
술증거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비진술증거만으로는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뿐 그 자금의 성격, 즉 범죄 수익 여부에 대한 내심의 의사까지 완전히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금융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적 사기 범죄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익은 다수의 대포통
장을 거쳐 신속하게 분산되며, 이 과정에서 기존 예금과 혼합되는 ‘혼화 자금(Commingled 
Funds)’ 형태를 띠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금의 동일성이 훼손되고 추적의 단절이 발생하여,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이 현실적으로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현재 수사기관은 금융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을 활용하
고 있으나, 자금이 혼화된 이후 추적 대상 계좌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적인 방법론은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 훈령, 예규는 사실
상 부재하며, 그로 인하여 수사관별로 다른 방식의 자금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법정
에서 추적 논리의 합리성과 신뢰성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 수익 박탈을 통한 범죄 억제라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인 분석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혼화 자금 상황에서도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자금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자금 혼화 상황에서의 추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전문 자금세탁조직의 혼화 기법 및 수사상 난제 분석, ②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해외 선진 사례 검토, ③ 혼화 자금추적을 위한 여섯 가지 법리적 가설의 체계화, ④ 
수사 실무 매뉴얼 및 영장 통제 방안 제안을 연구의 네 축으로 삼는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형사 수사 단계에서의 혼화 자금추적 문제에 집중한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
환이나 행정제재 영역의 자금세탁 규제는 직접적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비교법적 연구, 사례 분석을 병행한다.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외 
자금세탁 관련 학술 논문, 판례를 검토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미국·영국·독일의 관련 법제
와 실무를 분석한다. 또한 실제 수사 사례를 유형화하여 혼화 자금추적 가설의 실효성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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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방법론은 다음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다. 첫째, 연구자가 다년간 범죄수
익추적 실무에서 수행한 계좌분석 사례 중 범죄 수익이 기존 잔고 및 불상의 유입 자금과 혼화
된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각 사례에서 직후 계좌 특정에 반복적으로 활용된 판단 요소를 귀납적
으로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판단 요소를 국내외 학술 문헌, 관련 판례(대법원 2003도7438 
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수익환수 업무 매뉴얼상 혼화재산 관련 규정과 대조하여 이론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여섯 가지 추적 가설로 체계화하였다. 셋째, 체계화된 가설을 실제 수사 사
건에 적용하여 작성한 계좌분석보고서가 형사재판에 증거로 채택되고 유죄판결 확정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방법론의 실무적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VI장에서 상술한다.

1.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자금추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범죄수익동결, 혼화 재산에 관한 몰수보전, 법률 및 제
도개선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우선 강석구(2006)는 범죄수익박탈제도와 관련 문제점 및 대
안을 도출하면서 폭력조직의 불법 자금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범죄 수익 동결방안을 제시하였
다[3]. 송동근(2009)은 자금세탁 수법 및 추적 방법, 해외 자금추적 체계 분석, 우리나라 자금추
적 체계의 문제점 및 법률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4]. 김구슬(2015)은 우리나라 몰수제도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5], 홍찬기(2014)는 범죄 수익 몰수·추징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6]. 

이처럼 불법 자금에 대한 몰수보전, 제도개선 방향으로 연구 등이 수행됐으나 계좌에 유입된 
불법 자금이 다른 합법 자금들과 섞여 희석된 후 그중 일부가 출금될 때 불법 자금이 잔고에 남
아 있는지, 출금된 자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추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확인
되지 않는다. 

한편 실무 지침으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범죄수익환수 업무 매뉴얼이 몰수대상재산이 
그 밖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 몰수의 범위에 관하여 일부 언급하고 있다[7]. 그러나 이는 수사 단
계에서 혼화된 자금이 어느 계좌로 이동하였는지, 즉 직후 계좌를 특정하는 추적 기준으로 기능
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결국 몰수 ‘범위’에 관한 규범은 단편적으로 존재하나 추적 ‘방
법’에 관한 체계적 기준은 부재한 것이 현재의 규범적 상황이다. 

따라서 수사 실무 차원에서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이 기존 잔고와 불상의 이유로 유입된 자
금들과 섞여 희석된 후 그중 일부만 출금될 때 어떻게 추적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최초로 제
시하여 자금추적 수사의 불확실성이란 공백을 보완하고 국내 최초로 혼화 자금추적 방법론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실무적 의의가 있다.

II. 전문 자금세탁조직의 개입과 혼화 자금의 개념

2.1. 전문 자금세탁조직(Professional Money Laundering Network)의 등장

전통적인 자금세탁은 범죄자 스스로 범죄 수익을 처리하는 자기 세탁(Self-Laundering) 방
식을 취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 거래 보고(STR) 시스템 강화와 금융실명제
의 정착으로 인해, 이제는 세탁 행위 자체를 전문으로 하는 제3자—소위 ‘전문 세탁조직’—가 분
업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전문 세탁조직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통장 명의자 모집책, 법인 또는 사업자 개설책, 자금 
인출책, 전문 세탁책 등 수많은 사람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FATF는 그 조직적 형태 중 하나를 ‘전문 자금세탁 네트워크(Professional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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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dering Network, PMLN)’로 명명하며, 마약 밀수, 부패, 조직범죄 등 다양한 전제 범죄의 
수익 처리를 수탁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2].

한국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리딩 투자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서 전문 자금세탁조직의 
개입이 수사실무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확산과 범죄조직의 분업화·전문화에 
따라 전문 자금세탁조직의 개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사자료의 규모와 복잡성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자금세탁조직은 일회성 거래에 그치지 않고, 복수
의 범죄 조직에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적·조직적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2.2. 자금세탁의 3단계 구조와 혼화 기법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배치(Placement), 반복 세탁(Layering), 통합(Integration)의 3단
계 구조로 설명된다. 이 중 혼화(Commingling)는 특히 반복 세탁 단계에서 핵심적 기법으로 
활용된다.

1단계: 배치 단계(Placement)
현금성 범죄 수익을 금융 시스템에 최초로 유입하는 단계이다. 스머핑(소액 분산 입금), 환전, 

현금집약업종(유흥업소, 주유소 등)을 통한 매출 과장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이 단계에서 적발
될 경우, 범죄와 자금의 연결 고리가 비교적 명확하다.

2단계: 반복 세탁 단계(Layering)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복수의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는 단계이다. 여기

서 혼화 기법이 집중적으로 활용된다. 복수의 계좌를 통한 전환, 합법적 사업 수익과의 혼합, 다
른 자금과의 믹싱,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우회, 가상자산 교환 등이 대표적 방법이다.

3단계: 통합 단계(Integration)
세탁된 자금을 합법적인 경제활동의 결과물처럼 최종 통합하는 단계이다. 부동산 투자, 상품

권 구매, 합법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자금의 불법적 기원이 표
면상 완전히 소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추적이 가장 어렵다.

2.3. 혼화 자금(Commingled Funds)의 개념과 법적 쟁점

혼화 자금이란 범죄 수익금이 합법적 자산 또는 범죄라고 증명할 수 없는 기타 자금과 혼합되
어 어느 부분이 범죄 수익인지 물리적·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자금을 의미한다. 
민법에서의 혼화(混和) 개념—동산과 동산이 혼합되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상태—과 유사한 구조를 띤다.

혼화 자금의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자금의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문제—혼화 후에도 범죄 수익의 흐름을 법적으로 추

적할 수 있는가. 
둘째, 동일성(Identity) 문제—인출된 자금이 범죄 수익과 동일한 자금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가. 

III. 혼화 자금추적의 수사상 난제

3.1. 소송경제와 비례성 원칙의 충돌

특정 범죄 수사 중 전문 자금세탁조직이 자금을 세탁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세탁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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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방대한 거래 내역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소송경제의 원칙상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초
래한다. 세탁 방법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량이 수백 개의 계좌, 수백만 건에 달하는 거래내
역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기존 수사 중인 특정 범죄와 더불
어 불상자의 자금세탁범죄를 추가 인지할 경우 수사 기간의 장기화, 기존 수사 중인 특정 범죄 
수사 집중도 감소, 수사력 분산 및 업무 과중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수사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법질서 확립이라는 수사기관의 목적을 저해한다. 여
기서 핵심적 긴장 관계가 발생한다. 형사소송법 및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과도한 계
좌 추적과 금융정보 수집은 과잉금지 원칙(비례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특히 세탁조직
과 범죄라고 증명하지 못하는 단순 금융거래 관계에 있는 제3자의 계좌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
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금융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계적·선별적 계
좌 추적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즉,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우선순위 계좌 선별 기준과, 각 단계
별 영장 발부 요건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3.2. 자금 동일성 입증의 법리적 곤란

혼화 자금추적의 가장 핵심적인 법리적 난제는 ‘자금의 동일성(Identity of Funds)’ 입증 문
제이다. 계좌 내 기존 잔고와 범죄 자금 그리고 불상의 이유로 유입된 자금이 혼합된 상태에서 
일부가 인출될 경우, 아직 잔고에 남아 있는 자금에 범죄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당 
인출금에 범죄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대립하는 법리적 접근법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선입선출(FIFO: First In, First Out)’ 원칙
계좌에 먼저 입금된 자금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보아 범죄 자금 입금 이전의 잔고 범위 내에

서 인출이 이루어지면 그 인출금은 범죄 수익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1월 1일 합법 자금 1,000만 원이 입금, 1월 5일에 불법 자금 500만 원 입금, 1월 10

일에 900만 원 인출 내역이 있을 경우 1월 10일에 인출한 900만 원은 전부 합법 자금으로 보고 
불법 자금은 아직 잔고에 남아 있게 된다<Table 1>.

<Table 1> 선입선출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입금 00700 A 2020-01-01 급여 1,000 1,000 321651

입금 00700 A 2020-01-05 추적대상 500 1,500 651651516

출금 00700 A 2020-01-10 A 900 600 1980181

둘째, ‘비례 배분(Pro Rata)’ 원칙
비례 배분 원칙에 따르면 계좌 내 총자금 대비 범죄 수익의 비율에 따라 인출금 중 범죄 수익 

부분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 합법 자금 1,000만 원이 입금, 1월 5일에 불법 자금 500만 원 입금, 1월 10

일에 900만 원 인출 내역이 있을 경우 입금 비율이 ‘합법 자금 : 불법 자금’이 ‘2 : 1’ 이기에 1월 
10일에 인출한 900만 원 중 600만 원은 합법 자금, 300만 원은 불법 자금으로 계산된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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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비례 배분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입금 00700 A 2020-01-01 급여 1,000 1,000 321651

입금 00700 A 2020-01-05 추적 대상 500 1,500 651651516

출금 00700 A 2020-01-10 A 900 600 1980181

그러나 두 원칙 모두 계좌 잔고의 지속적 변동성과 복수 자금 원천의 동시 혼입으로 인해 실
무 적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세탁조직이 의도적으로 혼화를 심화시키기 위해 소액 
여러 건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 어떤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명확한 답을 도출하기 어렵다.

3.3. 방법론적 공백과 사법적 불확실성

현재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혼화 자금의 성격을 규정할 명확한 판례나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태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제8
조에서 범죄 수익 등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혼화된 자금의 추적 방법에 대한 기준은 명시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방법론적 공백은 수사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넘어, 공소 제기와 재판 단계에서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와 충돌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법원이 몰수·추징의 범위를 결정
하면서 일관된 기준 없이 개별 재판부의 재량에 의존하는 상황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

특히 김지후, 이상진(2025)이 SNA(사회연결망분석)를 활용한 비트코인 자금세탁 범죄 추적 
및 사례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8]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최근의 사례
에서 이 공백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가상자산 지갑(Wallet) 간의 분산 전송, 믹싱 서비스
(Mixing Service) 활용, 디파이(DeFi) 프로토콜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은 전통적인 계좌 추적 
기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혼화 구조를 만들어낸다.

IV. 비교법적 고찰

4.1. 미국의 혼화 자금추적 법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자금세탁 관련 법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 은행비밀법
(Bank Secrecy Act, BSA)을 필두로, 1986년 자금세탁통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2001년 애국자 법(USA PATRIOT Act) 등 일련의 입법을 통해 자금세탁 추적 체계를 강
화해 왔다[9-11].

혼화 자금에 관하여 미국 연방법원은 ‘추적 이론(Tracing Theory)’을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
으로 United States v. Banco Cafetero Panama(1986) 사건[12]에서 제2연방항소법원은 범죄 
수익이 정상 자금과 혼화된 계좌에 대하여 ‘가장 낮은 잔고(Lowest Intermediate Balance 
Rule, LIBR)’ 규칙을 비롯한 복수의 회계적 추적 방식을 인정하였고, 혼화 비율에 따라 인출금을 
안분하는 ‘비례 추적(Pro Rata Tracing)’ 방식도 대안적 기법으로 소개하였다<Table 3>. 이 규
칙에 따르면, 범죄 수익 입금 이후 계좌 잔고가 그 금액 아래로 감소하지 않는 한 범죄 수익은 계
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적되고, 잔고가 한 번이라도 그 아래로 감소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최저 잔고액의 한도에서만 범죄 수익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논리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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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가장 낮은 잔고(LIBR)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입금 00700 A 2020-01-01 급여 100 100 321651

입금 00700 A 2020-01-05 추적 대상 500 600 651651516

출금 00700 A 2020-01-10 기타 400 200 1980181

입금 00700 A 2020-01-15 급여 300 500 321651

출금 00700 A 2020-01-20 기타 500 0 18984984

 
이 상황에서 1월 20일에 인출된 500만 원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LIBR

을 적용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1월 10일 잔고가 2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원래 있던 범죄 수
익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이미 소비되어 사라진 것으로 간주한다. 잔고가 범죄 수익 아래로 
감소하면 그 차액만큼 범죄 수익이 소비된 것으로 보아 추적 한도를 축소하는 피의자에게 유리
한 원칙이 적용된다. 1월 15일 입금된 300만 원은 합법적인 급여로서 LIBR은 이 새로운 돈이 사
라진 범죄 수익을 다시 채워준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계좌에서 추적 가능한 범죄 수익
의 최대치는 1월 5일 이후 잔고가 가장 낮았던 시점인 200만 원뿐이다. 나머지 300만 원은 ‘이
미 사용이 되어 추적 불가능한 자금’이 된다. 

한편 United States v. Voigt(1996) 사건[13]에서 제3연방항소법원은 몰수 요건인 ‘추적 가
능성(traceable to)’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탁 자금이 정상 자금과 혼화되고 다수
의 입출금이 개재되어 특정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취득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직접 몰수할 수 없고, ‘대체 자산 몰수(Substitute Asset Forfeiture)’ 조항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추적 이론은 한국에 직접 이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혼화 자금의 법적 
동일성 판단에 있어 논리적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4.2. 영국의 범죄수익환수법(POCA 2002) 체계

영국은 2002년 범죄수익환수법(Proceeds of Crime Act 2002, POCA)을 통해 강력한 자산 
환수 체계를 구축하였다. POCA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은 ‘민사적 자산 환수(Civil Asset 
Recovery)’ 제도—형사 유죄판결 없이도 불법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
—를 도입한 점이다.

혼화 자금에 관하여 POCA 제306조는 혼화된 재산(Mixed Property)에 대한 추적 규정을 명
시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범죄 수익이 다른 재산과 혼화된 경우, 혼화된 재산 전체가 환
수 대상이 될 수 있되, 비 범죄적 자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국
은 ‘설명책임(Unexplained Wealth Orders, UWO)’ 제도를 통해 자산 보유자에게 자산의 적
법한 취득 경위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혼화 자금추적의 입증 부담 문제를 전환하는 접
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4.3. 독일의 자금세탁방지법과 수사기법

독일은 2017년 자금세탁방지법(Geldwäschegesetz, GwG) 전면 개정을 통해 EU 제4차 자금
세탁방지 지침을 이행하고, 동시에 독자적인 혼화 자금추적 체계를 정비하였다[14]. 독일 형법
(StGB) 제73조 이하에 규정된 몰수(Einziehung) 제도는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해 대폭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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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특히 개정법 제73a조의 ‘확장된 몰수(Erweiterte Einziehung)’ 조항은 전제 범죄와 범
죄 수익의 연결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자산이 범죄 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법원의 
확신이 형성되면 몰수를 허용한다.

독일의 이 접근법은 혼화 자금에 대한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한국 법제에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 및 재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확장된 몰수 조항의 적용에 있어 비례성 심사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4.4. 시사점 및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 혼화 자금추적에 관한 선진 국가들의 공통적 흐름은 세 가지로 요약된
다. 첫째, 혼화 자금에 특화된 별도의 법리적 기준—비례 배분, 가장 낮은 잔고 원칙 등—을 명문
화하는 방향이다. 둘째, 환수 절차의 이원화—형사 몰수와 민사 환수의 병행—를 통해 형사 유
죄판결에만 의존하는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이다. 셋째, 입증 책임의 전환 또는 완화—특
정 요건 아래에서 재산 보유자가 적법 취득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한국의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체계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즉각 도입하는 것은 헌법적 제
약(무죄추정 원칙, 재산권 보장 등)으로 인해 제한이 있다. 그러나 영장주의의 틀 내에서 혼화 
자금추적의 법리적 기준을 판례 또는 입법을 통해 정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제안이 다음 장의 과제이다.

V. 혼화 자금추적을 위한 법리적 방법론 제안

5.1. 민법 제258조 혼화 원리의 형사법적 원용

민법 제258조는 동산과 동산의 혼화를 규율하며,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
우 혼화로 인한 공유관계를 규정한다. 이 민법상 혼화 원리를 형사상 몰수·추징 범위 확정에 원
용하는 학술적 접근은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 방법
론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계좌 내 범죄 수익의 비율(犯收比率)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출금 중 몰
수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는 접근법이 가능하다. 즉 특정 시점의 계좌 잔고 중 입증된 범죄 수
익의 비율 × 인출금 = 몰수 가능 추정액이라는 계산식이 성립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비례 배분 
원칙과 유사하면서도, 민법 제258조의 공유 지분 개념에 착안한 한국형 법리 구성이라 할 수 있
다.

다만 이러한 원용은 다음의 한계를 직시하여야 한다. 민법상 혼화는 주로 물리적 혼합을 전제
하는 반면, 계좌 내 자금의 혼화는 전자적 기록의 문제이다. 또한 민사적 지분 개념을 형사상 몰
수의 요건으로 직접 활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의 충돌 소
지가 있다. 따라서 이는 판례의 법리 형성 단계에서 해석론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범죄몰수법, 마약류관리법, 마약거래방지법, 공무원
범죄몰수법, 불법정치자금법, 부패재산몰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개별법률에서 혼합 재
산 또는 혼화 재산에 대해 몰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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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여섯 가지 추적 가설의 심화 분석

여섯 가지 가설의 도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행 수사 실무에서 시간적으로 인접한 기간 내 
금액의 유사성을 근거로 직후 계좌를 특정하는 관행이 지배적이며, 잔고의 변동성을 체계적으
로 고려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추적 대상 자금 유입 직전에 이미 상당한 기존 잔고가 존재
하는 계좌에서 추적 대상과 유사한 금액이 출금된 경우, 해당 출금이 추적 대상 자금에서 유래
한 것인지 기존 잔고에서 유래한 것인지 판별할 이론적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동일한 거래 구조에 대해서도 수사관별로 상이한 추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이는 앞서 지적
한 사법적 불확실성으로 직결된다. 본 연구의 여섯 가지 가설은 이러한 실무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연구자가 실제 자금추적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한 판단 요소
를 귀납적으로 추출·체계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수사 실무에서 계좌로 유입된 범죄 자금이 기존 잔고와 불상의 유입 자금이 혼합된 
상태에서 일부가 인출될 경우, 아직 남아 있는 잔고에 범죄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출금 중
에 범죄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섯 가지 추적 가설을 제안한다<Table 4>. 
이 가설들은 단독으로 범죄 수익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 의심
을 배제할 수준’ 이상의 증명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Table 4> 6가지 추적 가설

No. 기준점

1 금액의 유사성(Similarity of Amounts)

2 잔고의 변동성(Volatility of Balance)

3 시간의 인접성(Temporal Proximity)

4 거래의 규칙성(Regularity of Transactions)

5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Counterparty Relationship)

6 범인의 주관적 의사(Subjective intent of the offender)

5.2.1. 금액의 유사성(Similarity of Amounts)

금액의 유사성이란 범죄 피해금(추적 대상)의 입금액과 직후 계좌로의 출금액 사이의 금액적 
근접성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 직관적인 추적기준으로, 피해금 123만 원이 입금된 직후 121만 
원이 출금된 경우 해당 출금액이 피해금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방식이다<Table 
5>.

<Table 5> 금액의 유사성 Case 1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입금 00700 A 2020-12-01 급여 20 100 321651

입금 00700 A 2020-12-02 추적 대상 123 223 651651516

출금 00700 A 2020-12-03 B 10 213 1980181

출금 00700 A 2020-12-04 C 121 92 1231231321

출금 00700 A 2020-12-05 D 20 72 18984984

출금 00700 A 2020-12-06 E 20 52 656868

출금 00700 A 2020-12-07 F 20 32 159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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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액의 유사성만으로 추적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잔고가 500만 원 있는 계좌에 범죄 피해금(추적 대상) 123만 원이 입금된 후 121만 원, 120만 
원, 119만 원, 103만 원 등 다양한 금액이 출금된 경우, ‘금액의 유사성’의 기준을 얼마로 설정
할 것인지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출금액이 다수인 경우 어느 출금을 추적해야 하
는지도 금액의 유사성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렵다<Table 6>. 따라서 금액의 유사성은 나머지 5
가지 기준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Table 6> 금액의 유사성 Case 2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입금 00700 A 2020-12-01 급여 20 500 321651

입금 00700 A 2020-12-02 추적 대상 123 623 651651516

출금 00700 A 2020-12-03 B 121 502 1980181

출금 00700 A 2020-12-04 C 120 382 1231231321

출금 00700 A 2020-12-05 D 119 263 18984984

출금 00700 A 2020-12-06 E 103 160 656868

출금 00700 A 2020-12-07 F 95 65 1598489451

출금 00700 A 2020-12-08 G 30 35 1548351

출금 00700 A 2020-12-09 H 20 15 132151

실무에서는 피해금 액수와 출금액의 차이가 일정 비율(예: 10%) 이내인 경우를 우선 추적 대
상으로 고려하되, 다른 5가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또한 피해금이 여러 계
좌로 분산 출금된 경우 각 출금액의 합계가 피해금 총액과 얼마 차이 나는지 또는 얼마나 일치
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특히 수수료 공제 후 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포통
장 유통 구조상 통상적인 수수료율(5~10%)을 고려하여 금액의 유사성 범위를 판단할 수도 있
다.

5.2.2. 잔고의 변동성(Volatility of Balance)

잔고의 변동성이란 범죄 피해금 입금 전후의 계좌 잔고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기준이다. 피해
금 입금 이전부터 계좌에 상당한 기존 잔고가 있었다면, 피해금과 기존 잔고의 혼화가 발생하여 
어느 자금이 출금되었는지 판별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반면 피해금(추적 대상) 입금 직전 잔고
가 0에 가까웠다면, 이후의 출금은 피해금에서 유래할 가능성이 높다<Table 7>.

<Table 7> 잔고의 변동성 Case 1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출금 00700 A 2020-12-01 기타 20 5 321651

입금 00700 A 2020-12-02 추적 대상 100 105 651651516

출금 00700 A 2020-12-03 B 20 85 1980181

출금 00700 A 2020-12-04 C 20 65 1231231321

출금 00700 A 2020-12-05 D 20 45 18984984

출금 00700 A 2020-12-06 E 20 25 656868

출금 00700 A 2020-12-07 F 20 5 159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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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기존 잔고 500만 원이 있는 계좌에 피해금(추적 대상) 100만 원이 입금된 후 200만 원
이 출금된 경우, 이 출금된 200만 원이 피해금 100만 원을 포함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Table 
8>. 이때 잔고의 변동성 분석은 피해금 입금 전·중·후 잔고의 변화율을 비교하는 한편 나머지 다
섯 가지 기준 또한 함께 추적에 고려되어야 한다.

<Table 8> 잔고의 변동성 Case 2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입금 00700 A 2020-12-01 급여 20 500 321651

입금 00700 A 2020-12-02 추적 대상 100 600 651651516

출금 00700 A 2020-12-03 B 200 400 1980181

출금 00700 A 2020-12-04 C 50 350 1231231321

출금 00700 A 2020-12-05 D 100 250 18984984

출금 00700 A 2020-12-06 E 50 200 656868

출금 00700 A 2020-12-07 F 50 150 15981351

  
입금 직전 잔고가 낮고 피해금 입금 직후 잔고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가 급격히 감소하는 패

턴은 피해금이 출금된 강력한 징표가 된다. 또한 피해금 입금 이후 잔고가 지속적으로 특정 수
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피해금이 잔고에 여전히 남아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아직 특정하지 못한 
다른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 등 여러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반면 피해금 입금 후에도 다른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어 잔고가 증가하는 경우, 또 다른 피해
자일 가능성, 자금의 불법성을 희석하기 위해 다른 자금을 끌어올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이 존재
할 수 있기에 잔고의 변동성만으로 피해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기준
과의 병행 분석이 필수적이다. 대법원 2003도7438 판결도 ‘잔고 소멸 경위 및 잔고 소멸 이후 
입금내역’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명시하고 있어 잔고의 변동성 분석의 법적 중요성을 뒷받침한
다[15].

5.2.3. 시간의 인접성(Temporal Proximity)

시간의 인접성이란 범죄 피해금의 입금 시점과 직후 계좌로의 출금 시점이 얼마나 가까운지
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범죄 피해금은 대포통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분산·이전되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피해금(추적 대상) 입금 직후(수 시간~수일 이내)에 출금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출
금이 피해금과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Table 9>.

<Table 9> 시간의 인접성 Case 1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입금 00700 A 2020-12-01 급여 20 100 321651

입금 00700 A 2020-12-02 추적 대상 100 200 651651516

출금 00700 A 2020-12-03 B 98 102 1980181

출금 00700 A 2021-03-05 C 20 82 1231231321

출금 00700 A 2021-03-08 D 20 62 18984984

출금 00700 A 2021-04-15 E 20 42 65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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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해금(추적 대상) 입금 수십 일 또는 수개월 후에 출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기준
을 더욱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Table 10>. 특히 여러 출금이 발생한 경우, 입금 시점과의 시
간적 근접성은 어느 출금이 피해금과 관련된 것인지 판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자금세탁
의 반복 세탁 단계에서는 수초~수분 간격으로 계좌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시간의 인
접성은 특히 그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Table 10> 시간의 인접성 Case 2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입금 00700 A 2020-12-01 급여 20 100 321651

입금 00700 A 2020-12-02 추적 대상 100 200 651651516

출금 00700 A 2020-12-03 B 20 180 1980181

출금 00700 A 2020-12-04 C 20 160 1231231321

중략

출금 00700 A 2021-05-05 D 98 500 9879151

출금 00700 A 2021-05-06 E 20 480 1236516321

출금 00700 A 2021-05-07 F 20 460 656868

피해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출금들의 시간 간격을 확인하여 수 분~수 시간 이내의 출
금을 우선 추적 대상으로 고려한다. 단, 자금이 하루 또는 수일 이상 계좌에 머물다가 출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간의 인접성만으로 추적 대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운영 패턴에 따라 특정 시간대(야간·주말 등)에 출금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거래의 
규칙성’ 기준과 연결되어 분석된다.

5.2.4. 거래의 규칙성(Regularity of Transactions)

거래의 규칙성이란 범죄 피해금의 입·출금 전후로 나타나는 거래패턴의 일관성을 분석하는 기
준이다. 피해금(추적 대상) 입금 전 거래패턴을 보면 계좌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계속 상품권 구매
로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금 입금 이후에도 계속적인 상품권 구매로 이어진다면 해당 계좌로 유입
된 피해금은 상품권 구매 방법으로 자금이 세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Table 11>.

<Table 11> 거래의 규칙성 Case 1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입금 00700 A 2020-11-26 기타 100 200 951

출금 00700 A 2020-11-27 상품권 90 110 191195

입금 00700 A 2020-11-28 기타 123 233 1561616

출금 00700 A 2020-11-29 상품권 95 138 191195

중략

입금 00700 A 2020-12-01 급여 20 200 321651

입금 00700 A 2020-12-02 추적 대상 100 300 651651516

출금 00700 A 2020-12-03 상품권 95 205 191195

출금 00700 A 2020-12-04 B 80 125 1981651

출금 00700 A 2020-12-05 C 70 55 21351

입금 00700 A 2020-12-06 기타 100 155 2121115

출금 00700 A 2020-12-07 상품권 90 65 1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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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금의 입·출금 전후로 일정한 거래패턴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Table 
12>. 이 경우 거래의 규칙성 기준의 적용이 제한되므로, 금액의 유사성 및 상대 예금주와의 관
계성을 보다 면밀히 적용하여 직후 계좌를 보완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Table 12> 거래의 규칙성 Case 2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입금 00700 A 2020-11-26 기타 100 200 951

출금 00700 A 2020-11-27 B 90 110 879797

출금 00700 A 2020-11-28 C 30 80 1561616

출금 00700 A 2020-11-29 D 20 60 85214

중략

입금 00700 A 2020-12-01 급여 20 200 321651

입금 00700 A 2020-12-02 추적 대상 100 300 651651516

출금 00700 A 2020-12-03 E 95 205 881195

입금 00700 A 2020-12-04 F 20 225 1981651

출금 00700 A 2020-12-05 G 70 155 21351

입금 00700 A 2020-12-06 기타 100 255 2121115

출금 00700 A 2020-12-07 H 90 165 19841195

거래의 규칙성 분석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장기간의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
해금 입금 시점을 전후하여 같은 패턴이 반복되거나 거래패턴이 급격히 변화하게 되면 이는 중
요한 단서가 된다. 예를 들어 ‘25만 원씩 8번’ 또는 ‘특정 계좌로의 반복 이체’ 등 규칙적 분할 출
금은 조직적 자금세탁의 징표로, 해당 출금을 추적 대상으로 특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추적 대상 자금이 많을 경우 거래내역에서 반복되는 거래패턴을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직후 계좌 모두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직후 계좌를 우선 추적할 것인지를 결정
할 때, 거래의 규칙성 분석 결과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5.2.5.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Counterparty Relationship)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이란 추적 대상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어 그 자금을 받은 상대 예금
주 또는 상대 계좌의 사용자가 범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부분이다. 

공범 사이 수익 분배를 위한 출금일 수 있고<Table 13>, 개인적 소비를 위해 가족, 지인 등 타
인에게 출금될 수 있다. 

<Table 13>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 Case 1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입금 00700 A 2020-12-01 급여 20 200 321651

입금 00700 A 2020-12-02 추적 대상 100 300 651651516

출금 00700 A 2020-12-03 B 20 280 1980181

출금 00700 A 2020-12-04 C 20 260 1231231321

출금 00700 A 2020-12-05 공범 95 165 18984984

출금 00700 A 2020-12-06 D 80 85 656868

출금 00700 A 2020-12-07 E 70 15 15981351



15데이터포렌식연구 / Journal of Data Forensics Research

이태규. 2026. 전문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는 혼화 자금추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

관계성 분석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거래 상대방이 대포통장 유통 조
직의 일원인지 여부다. 동일 조직 내 다른 구성원의 계좌로 자금이 이동했다면, 해당 거래는 범
죄 수익 은닉 목적 또는 수익배분 목적의 이전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
을 의뢰한 범인 또는 범인과 관계된 자인지 여부다. 범인이 세탁된 자금을 차명 계좌로 받아 갔
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현금 인출 또는 상품권 구매 등 자금세탁의 정황이다. 피해금 입금 직
후 ATM 현금 인출이나 상품권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추적을 단절하기 위한 세탁 행위로 
볼 수 있다.

<Table 14>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 Case 2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입금 00700 A 2020-12-01 급여 20 200 321651

입금 00700 A 2020-12-02 추적 대상 100 300 651651516

출금 00700 A 2020-12-03 B 20 280 1980181

출금 00700 A 2020-12-04 C 20 260 1231231321

출금 00700 A 2020-12-05 D 95 165 18984984

출금 00700 A 2020-12-06 E 80 85 656868

출금 00700 A 2020-12-07 F 70 15 15981351

상대 예금주와 범인의 관계성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Table 14>. 따라서 금액의 유사성, 잔고의 변동성, 거래의 규칙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후 계
좌를 특정해 나가야 하고 특히 자금만 볼 것이 아니라 관계자 진술, 접속 IP 및 MAC 추적 등을 
병행하여 직후 계좌를 특정해야 한다.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 분석은 계좌 명의인 조회, 가족관계 확인, 통화내역 분석, 위치정보 
분석 등과 연계하여 수행된다. 계좌 명의인 간의 통화 이력, 동일 위치에서의 거래, SNS·메신저 
연결 관계 등이 관계성 입증의 증거가 된다. 특히 계좌 명의인 또는 계좌 실사용자 조사에서 직
후 계좌 사용자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이는 추적 논리를 크게 강화한다.

또한 입출금 적요(이체 메모)는 관계성 분석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수수료’, ‘배당’, ‘정산’ 
등의 적요는 조직적 자금 분배를 암시하며, 이를 근거로 직후 계좌와의 관계성을 추론할 수 있
다. CD기 현금 인출의 경우에는 CCTV 영상을 통해 인출자를 확인하고, 해당 인출자의 신원이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연결되는지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5.2.6. 범인의 주관적 의사(Subjective intent)

자금추적에서 범인의 주관적 의사란 앞서 설명한 객관적 지표 다섯 가지(금액의 유사성, 잔고
의 변동성 등)를 보완하는 범인의 주관적 지표로, 추적 논리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 

범인 조사 전 범행 계좌 및 세탁 계좌만 확보된 상황에서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앞서 설명한 
지표 5가지를 종합 고려하여 자금추적을 이어 나갔지만, 여전히 자금세탁을 한 범인의 고의는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표 5가지를 근거로 수사관이 A 계좌에 입금된 범죄 자금이 B 계좌를 거쳐 C 계좌로 이동이 
된 것으로 1차 분석하였지만, 범인이나 세탁조직을 검거 후 관련 자료 압수, 조사 등 확인 결과 
A 계좌에 입금된 범죄 자금이 B 계좌를 거쳐 C 계좌로 이동된 것은 단지 수사기관을 혼동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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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발생시킨 거래이고 실질적으로는 범죄 자금이 A 계좌에 입금된 이후 기존 세탁조직이 가
지고 있던 D 계좌에 있는 잔고를 일정액 수수료 공제 후 범인이 사용하는 아직 수사기관이 발견
하지 못한 E 계좌로 돌려준 사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범인의 주관적 의사는 본인만 아는 것으로 수사관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분석, 
휴대폰 포렌식, 공범 진술, 관련자 조사, 현재까지 확보된 물리적 증거 등 모든 수사 상황을 종
합 고려하여 범인의 주관적 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금추적 할 경우 6가지 지표와 
더불어 수사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고 자금추적이 수사 상황과 맞지 않으면 계속하여 보
정해 나가야 한다.

 

5.3. 수사 실무 매뉴얼 제안

6가지 분석기준점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어느 하나의 기준만으로 추적 대상을 특정해
서는 안 되고 모든 기준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 의심을 배
제할 수준’ 이상의 논리적 증명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범인에 대한 조사 또는 예금주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다섯 가
지 객관적 기준(금액의 유사성, 잔고의 변동성, 시간의 인접성, 거래의 규칙성,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을 더욱 엄밀하게 적용하여 잠정적 추적 대상을 선별하고, 이후 관련자 조사 등 추가 수
사에 따라 마지막 기준인 범인의 주관적 의사를 확정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방식이 권장된다.

따라서 위 여섯 가지 가설을 수사 실무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단계별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단계: 초기 선별 분석
특정 범죄 수사 중 세탁조직 의심 계좌가 식별되면, 우선 FIU 의심 거래 보고(STR) 데이터베

이스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데이터를 조회하여 이상 거래 여부를 1차 확인한다. 
2단계: 계좌 분석 영장 청구
1단계에서 합리적 의심이 형성된 경우, ‘금액의 유사성’과 ‘시간의 인접성’ 가설에 근거한 소

명 자료를 첨부하여 계좌 거래내역 조회 영장을 청구한다. 영장 청구 범위는 의심 기간과 의심 
계좌로 한정하여 비례성 원칙을 준수한다.

3단계: 심층 패턴 분석
취득한 거래 내역에 대하여 ‘잔고의 변동성’과 ‘거래의 규칙성’ 가설을 적용하여 이상 패턴을 

정량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범죄 수익 비율(犯收比率) 산정을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 전문
가 또는 금융 분석관의 지원을 요청한다.

4단계: 관계망 수사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 가설 적용을 위해, 금융 분석 결과와 대인 관계 수사 결과를 통합하

는 수사 관계망(Network Analysis)을 구축한다. 통신수사 영장, 위치정보 조회 영장 등을 병행 
청구하여 범죄적 유대 관계를 입증한다.

5단계: 주관적 고의 입증
현재까지 진행한 자금추적과 수사 상황을 결합해 범인 및 세탁책 검거,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을 통하여 실제 자금흐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보정해 나간다. 
실무에서는 2단계~5단계가 동시에 고려되고 반복되고, 환류되면서 계속적인 자금추적을 이

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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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몰수·추징 범위 특정
1~5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를 종합하여 몰수·추징이 가능한 혼화 자금의 범위를 특정한다. 이

때 위에서 제안한 민법 제258조 원리 원용에 따른 범죄 수익 비율 기준과, 미국·영국의 추적 이
론 중 한국의 법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을 고려하면서 개별법률에 규정된 몰수 및 추징 규정을 적
용한다. 몰수 및 추징 신청 범위는 충분히 입증된 부분에 한정하여 처리한다<Figure 1>. 

<Figure 1> 6단계 수사 매뉴얼 – 혼화 자금 추적

5.4. 한계점

특정 범죄에 관하여 자금추적을 이어가던 중 자금의 규모, 형태, 패턴, 추적 대상 계좌가 본건 
외 다른 사건에 이용된 내역(형사사법포털, KICS 조회)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전문 세탁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구조적 난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
래 흐름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석관점은 행위자 기준과 자금 흐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
다<Table 15>. 

<Table 15> 분석 관점에 따른 자금흐름 비교

행위자 기준

자금흐름 기준 자금흐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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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좌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려움이 상당히 존재한다. 특정 계좌가 어떤 기간에는 범죄 
피해금을 최초로 유입 받은 입구 계좌로 활용되다가 또 어떤 기간에는 다른 사건의 중간 연결 
계좌로 활용되다가 또 어떤 기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출구 계좌로 활용되는 등 여러 계
좌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Table 16>. 그 이유는 범인이 전문 세탁조직으
로부터 일정 기간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임대받아 사용할 가능성, 범죄 자금을 세탁조직으로 하
여금 직접 받게 하고 세탁 후 일정 수수료 공제 후 돌려받을 가능성, 범죄 자금을 범인이 직접 받
은 후 세탁조직에게 자금을 세탁하게 할 가능성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Table 16> 기간별 계좌 기준 추적 사례 

기간 1 Case A 기간 2 Case A

기간 3 Case B 기간 4 Case C

기간 5 Case A 기간 1 ~ 5 Case A+B+C

자금세탁조직이 총 몇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세탁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세탁 수수료
는 몇 %를 취득하고, 수수료 취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는 자금추적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보로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자금세탁조직을 특정하여 수사하지 않는 한 기존 다른 사건을 진행 중
인 수사관 입장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 자금세탁조직이 개입된 자금추적은 현재 확보된 거래내역만으로 자금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정확히 특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에 특정 범죄의 증명 이외 자금세탁에 관한 
추가 정보들이 필수로 요구된다. 그런 정보는 제보,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조사, 현장 탐문수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런 정보들은 자금추적 수사의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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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제안 방법론의 실무 적용 및 사법적 검증

6.1. 검증의 방법과 범위

제V장에서 제안한 여섯 가지 추적 가설과 단계별 수사 매뉴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한다. 첫째, 본 방법론에 기초하여 작성된 계좌분석보고서가 
실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두 건의 사건을 분석하여, 각 사건에서 
여섯 가지 가설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법원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검토한다. 둘
째, 동일한 모의 거래 데이터에 대하여 기존의 회계적 추적 원칙(FIFO, 비례 배분, LIBR)과 본 
연구의 여섯 가지 가설을 각각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 방법론의 상대적 유용성과 적용 
국면의 차이를 규명한다. 

다만 본 검증에서 다루는 실제 사건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한 자금추적 사건으로서, 수사 정보 
보호 및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판결문상 공개된 범위 내
에서 비식별화하여 서술한다.

6.2. 사례 1: 유사수신·사기 사건에의 적용(대법원 2023도6291 판결)

6.2.1. 사건의 개요와 혼화 구조

본 사건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후,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가장하는 이른바 ‘돌려막기(폰지, Ponzi)’ 방
식의 유사수신·사기 사건이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6291 판결)[16]. 

폰지 구조의 자금 흐름은 혼화 자금추적의 관점에서 특유한 난제를 지닌다. 범행 계좌에는 다
수 피해자의 투자금이 시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유입되어 상호 혼화되며, 동일 계좌에서 출금되
는 자금은 그 성격상 ①선순위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가장 지급(돌려막기), ②범인의 개인적 소
비·은닉, ③운영비 지출 등이 혼재한다. 즉 하나의 계좌 안에서 ‘피해금끼리의 혼화’와 ‘피해금
과 기타 자금의 혼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출금의 성격 규명 자체가 범죄사실의 입증과 직결되
는 구조이다. 

6.2.2. 추적 가설의 적용

본 사건의 계좌분석에서는 여섯 가지 가설 중 특히 네 가지가 집중적으로 적용되었다. 
첫째, ‘시간의 인접성’ 측면에서, 특정 피해자의 투자금 입금 직후 단기간 내에 다른 피해자 

명의 계좌로의 출금이 반복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신규 투자금 유입과 기존 투자자에 대한 지
급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은, 지급 재원이 사업 수익이 아니라 신규 피해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
는 일차적 징표가 되었다.

둘째,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 측면에서, 출금의 상대 계좌 명의인들이 대부분 본건의 다른 
피해자(선순위 투자자)로 확인되었다. 즉 자금의 도착지 자체가 ‘수익금 지급을 가장한 돌려막
기’라는 범행 구조를 직접 드러내는 것으로,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 분석이 개별 거래의 성격 
규명을 넘어 범행의 전체 구조를 입증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하였다.

셋째, ‘잔고의 변동성’ 측면에서, 범행 계좌의 잔고가 신규 투자금 유입 시점에 일시적으로 증
가하였다가 단기간 내 선순위 투자자 지급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이 범행 기간 전반에 걸
쳐 반복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계좌에 지급 재원이 될 만한 독자적 수익이 축적된 사실이 
없고, 지급이 오로지 신규 피해금의 유입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서, 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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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지속 불가능성과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였다.
넷째, ‘거래의 규칙성’ 측면에서, ‘피해금 입금 → 다른 피해자에 대한 출금 → 새로운 피해금 

입금에 따른 잔고 증가 → 재차 다른 피해자에 대한 출금’이라는 동일한 순환 구조가 범행 기간 
전반에 걸쳐 규칙적으로 반복됨이 확인되었다. 개별 거래 단위에서는 시간의 인접성이나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으로 포착되는 정황이, 거래의 규칙성 분석을 통해 범행 기간 전체를 관통하
는 일관된 자금 운용 패턴으로 통합됨으로써, 개개의 돌려막기 지급이 우연적·일회적 거래가 아
니라 구조화된 범행 방식의 일부였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앞의 세 가설이 규명한 개별 거래의 
성격을 범행 전체 차원의 패턴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Table 17>.

<Table 17> 사례 1에서의 추적 가설 적용 내용

연번 추적 가설 적용 방식 적용 내용

1 금액의 유사성 보조적 적용 약정 수익률에 상응하는 지급액과 신규 유입액의 대응 관계 확인

2 잔고의 변동성 집중 적용
신규 피해금 유입-급격한 잔고 소진 패턴의 반복 → 독자적 지급
재원 부존재 입증

3 시간의 인접성 집중 적용 신규 투자금 입금 직후 선순위 투자자 지급 반복

4 거래의 규칙성 집중 적용
피해금 입금→타 피해자 출금→재입금→재출금의 순환 구조가 범
행 기간 전반에 규칙적으로 반복→돌려막기가 구조화된 범행 방
식임을 입증

5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
집중 적용

출금 상대방이 본건 다른 피해자로 확인→돌려막기 구조 직접 입
증

6
범인의 주관적 

의사
사후 확정

피의자 조사 및 압수 자료를 통한 자금 운용 의사 확인·추적 논리 
보정

  

6.2.3. 사법적 평가

위 가설들에 기초하여 작성된 계좌분석보고서는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었고, 이에 기
초한 편취 범행 및 유사수신 구조의 인정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본 사건은 여섯 가
지 가설이 기계적·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자금 흐름 구조에 따라 특정 가설
이 선택적·가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종래 실무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잔고의 
변동성 기준이 폰지 구조 입증의 결정적 지표로 기능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간의 인접성, 
금액의 유사성’ 중심 관행을 보완하는 본 방법론의 실익이 확인되었다. 

6.3. 사례 2: 사이버 도박장 운영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의 적용(대법원 2023도2286 
판결)

6.3.1. 사건의 개요와 혼화 구조

본 사건은 사이버 도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도박 자금의 수신 및 환전에 다수의 계좌를 동원
하고 범죄 수익의 취득·처분을 가장한 사건이다(대법원 2023. 4. 25. 선고 2023도2286 판
결)[17].

사이버 도박 범죄의 자금흐름은 ①다수 도박 이용자로부터의 소액 분산 입금(충전금), ②이
용자에 대한 환전금 지급, ③조직 운영비 및 수익 분배가 복수의 계좌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
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개별 계좌 단위에서는 충전금, 환전금, 기존 잔고가 상시적으로 혼화되
고, 계좌군 전체 차원에서는 특정 계좌가 기간에 따라 입구 계좌, 중간 세탁 계좌, 출구 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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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오고 가는 등(제5.4절에서 지적한 구조적 난제와 동일한 양상), 수사 착수 시점에 확보된 
일부 계좌만으로는 도박 자금의 전체 규모와 수익 은닉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6.3.2. 추적 가설의 종합 적용을 통한 직후 계좌의 순차적 특정

본 사건의 계좌분석에서는 여섯 가지 가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었으며, 특히 실무적 기여는 
‘이미 확보된 계좌의 성격 규명’에 그치지 않고 ‘아직 특정되지 않은 직후 계좌의 순차적 발굴’
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최초 확보된 도박 자금 수신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①도박 이용자의 충전 입
금과 시간적으로 인접하고(시간의 인접성), ②충전금 합산액과 근사한 금액이(금액의 유사성), 
③반복적·주기적 패턴으로(거래의 규칙성) 이체되는 상대 계좌를 우선 추적 대상으로 선별하
고, ④해당 상대 계좌 명의인과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 및 ⑤이체 전후
의 잔고 변동 양상(잔고의 변동성)을 검증하여 직후 계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연쇄적 적용을 통해 당초 확보된 계좌군 외의 직후 계좌들이 추가로 특정되었고, 그 결
과 개별 계좌 단위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도박 자금의 전체 규모와 범죄 수익의 은닉 경로가 
규명되었다. 검거 이후에는 관련자 조사와 압수 자료 분석을 통해 조직의 계좌 운용 방식과 자
금 이동의 의도(범인의 주관적 의사)를 확인하여 기 수행된 추적 논리를 검증·보정하였는바, 이
는 제5.3절 수사 매뉴얼의 2~5단계 환류 구조가 실제 사건에서 작동한 사례에 해당한다<Table 
18>. 

<Table 18> 사례 2에서의 추적 가설 적용 내용

연번 추적 가설 적용 방식 적용 내용

1 금액의 유사성 직후 계좌 선별 충전금 합산액과 이체액의 대응 관계 확인

2 잔고의 변동성 직후 계좌 검증 집금-이체 반복에 따른 잔고 소진 패턴 확인

3 시간의 인접성 직후 계좌 선별 충전 입금 직후 단기간 내 이체 집중

4 거래의 규칙성 직후 계좌 선별 특정 계좌로 반복 이체 등 조직적 분할 이체 패턴

5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 직후 계좌 검증 이체 상대방과 조직 구성원 간 관계 확인

6 범인의 주관적 의사 사후 검증·보정
검거 후 조사·압수 자료로 계좌 운용 방식 

확인·추적 논리 보정

6.3.3. 사법적 평가

여섯 가지 가설의 종합 적용에 기초한 계좌분석 결과는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었고, 이에 기
초한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인정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 본 사건은 사례 1과 달리 여섯 가설 
전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적용된 사례로서, 특히 혼화로 인해 추적이 단절될 위기에 있던 지
점에서 직후 계좌를 논리적으로 특정해 나가는 본 방법론의 핵심 기능, 즉 ‘추적의 연속성 확보’
가 실증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6.4. 기존 회계적 추적 원칙과의 비교 분석

제안 방법론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일한 모의 데이터에 대하여 기존 회계적 추적 
원칙과 본 연구의 여섯 가지 가설을 각각 적용한 결과를 비교한다. 모의 데이터는 제3.2절 및 제
4.1절의 예시를 통합한 것으로, 기존 잔고가 존재하는 계좌에 추적 대상 자금이 유입된 후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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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금이 발생하는 전형적 혼화 상황을 상정한다<Table 19, 20>. 

<Table 19> 모의 거래 데이터 (단위: 만 원)

입출구분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잔고 상대계좌번호

입금 00700 A 2020-01-01 급여 1,000 1,000 갑

입금 00700 A 2020-01-05 추적 대상 500 1,500 을

출금 00700 A 2020-01-07 B 480 1,020 병

출금 00700 A 2020-01-10 C 700 320 정

입금 00700 A 2020-01-15 기타 300 620 무

출금 00700 A 2020-01-20 D 500 120 기

<Table 20> 추적 방식별 적용 결과 비교

구분 FIFO 비례 배분 LIBR 여섯 가지 가설(본 연구)

판단 대상
인출금 내 불법 
자금 포함 여부

인출금 내 
불법 자금 

비율

추적 가능한 불법 
자금의 상한

어느 출금(직후 계좌)을 추적할 것인가

1월 7일 
출금 480

전액 합법(선입 
잔고 1,000 내)

불법 160 
포함(1/3)

잔고가 500 
이상 유지

시간의 인접성, 금액의 유사성(추적 
대상 500 대비 96%) 충족→우선 추적 

대상, 상대계좌 ‘병’의 관계성 검증 
필요

1월 10일 
출금 700

불법 180 포함
불법 약 233 

포함

최저 잔고 320으로 
감소→추적 상한 
320으로 축소

잔고 대부분 소진→잔고의 변동성상 
불법 자금 유출 개연성, 다만 금액 

대응성 낮아 병행 검토

1월 20일 
출금 500

불법 320 포함
비율 재산정 

필요

추적 상한 320 유지
(신규 입금 300은 

보충 불인정)

추적 대상 유입 15일 경과→시간의 
인접성 약화, 거래의 규칙성, 관계성 

보완 검토 필요

산출물
불법 자금의 
계산상 소재

불법 자금의 
계산상 비율

몰수 가능 상한액
추적 우선순위가 부여된 직후 계좌 

목록과 각 판단의 논거

유용한 
국면

몰수·추징 
범위 산정

몰수·추징 
범위 산정

몰수·추징 범위 산정
수사 단계의 직후 계좌 특정 및 

영장 청구 소명

한계
의제적 계산으로 
실제 자금 이동 
경로와 무관

좌동 좌동
정량적 몰수 범위를 단독으로 

산출하지 못함

비교 결과가 보여주는 핵심은, 기존 회계적 추적 원칙과 본 연구의 여섯 가지 가설이 경쟁 관계
가 아니라 적용 국면을 달리하는 상호 보완 관계라는 점이다. FIFO, 비례 배분, LIBR은 ‘이미 특
정된 계좌 내에서 불법 자금이 계산상 얼마나 남아 있는가’라는 몰수·추징 범위의 문제에 답할 
뿐, ‘혼화된 자금이 어느 계좌로 이동하였는가’라는 수사 단계의 직후 계좌 특정 문제에는 답을 
주지 못한다. 위 모의 데이터에서 세 원칙은 1월 7일 출금에 대하여 각기 다른 계산 결과를 내놓
지만, 어느 원칙도 상대계좌 ‘병’을 추적할 것인지 여부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반면 여섯 
가지 가설은 바로 이 지점 – 추적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지점 – 에서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우선
순위 판단과 그 논거를 제공하며, 특정이 완료된 이후의 몰수·추징 범위 산정 단계에서는 다시 회
계적 원칙(제5.1절의 범수비율 접근 포함)이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제5.3절 수사 매
뉴얼의 3단계(심층 패턴 분석)와 6단계(몰수·추징 범위 특정)의 구분에 그대로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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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검증의 함의와 한계

이상의 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가 도출된다. 첫째, 여섯 가지 가설에 기초한 계좌분석
보고서가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유사수신·사기, 사이버 도박 범죄수익은닉)에서 각각 증거로 
채택되고 유죄 확정에 이르렀다는 점은, 본 방법론이 특정 범죄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 
적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사례 1에서는 가설의 선택적·가중적 적용이, 사
례 2에서는 여섯 가설의 종합 적용과 환류 구조가 각각 실증됨으로써, 제5.3절 수사 매뉴얼이 
상정한 운용 방식이 실제 사건에서 작동함이 확인되었다. 

다만 본 검증에는 다음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검증에 활용된 사건은 연구자 본인이 
수행한 사건으로서, 제3의 수사관에 의한 독립적 재현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둘째, 두 
건의 확정판결은 본 방법론에 기초한 분석 결과가 증거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법원
이 여섯 가지 가설 자체를 일반적 법리로 승인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대규모 사
건 데이터에 대한 정량적 유효성 검증 – 예컨대 가설 적용 결과와 확정판결상 인정 사실 간 일치
율 분석 – 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들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으며, 특히 다수 수사관이 동일 
데이터에 가설을 적용한 결과의 일치도(신뢰도) 측정은 본 방법론의 표준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VII. 결론

본 연구는 계좌에 유입된 범죄자금이 기존 남아 있던 잔고와 기타 불상의 이유로 유입된 잔고
와 섞여 혼합된 ‘혼화 자금(Commingled Funds)’에 대해 어떻게 추적을 이어 나가야 하는지 
범죄 수익 추적의 법리적 공백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제안을 제시하였
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화 자금추적의 핵심 난제는 자금의 법적 동일성 상실이다. 이는 단순히 증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법체계가 혼화 자금의 특성에 맞는 법리를 구체화하지 못한 구조적 공백에
서 비롯된다. 비교법적 고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미국·영국·독일은 각각의 법적 전통에 맞는 
혼화 자금추적 법리를 발전시켜 왔으나,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 판례 또는 입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둘째, 개별법률에 혼화 재산 또는 혼합 재산에 관한 몰수 및 추징 규정은 존재하나 혼화 자금
추적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판례를 통한 점진적 법리 형성을 거쳐 장기적
으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개정, 관련 훈령, 예규 개정을 통해 명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여섯 가지 추적 가설—금액의 유사성, 잔고의 변동성, 시간의 인접성, 거래의 규칙성, 
상대 예금주와의 관계성, 범인의 주관적 의사—은 상호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때 혼화 자금의 
불법성 잔존 여부 판단에 있어 상당한 증명력을 갖출 수 있다. 실제로 본 방법론에 기초한 계좌
분석 결과가 유사수신·사기 사건 및 사이버 도박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확정
판결에 이른 사실은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금융 데이터 분석과 현재 진행 중인 수
사 상황을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혼화 자금추적은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을 수반하므로, 영장주의의 틀 내
에서 비례성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
다. 그러나 현행 계좌 추적 영장제도는 혼화 자금 수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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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의 특정성 요건(수사 대상, 기간 및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세탁
조직 계좌 분석에서 사전에 모든 관련 계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과 충돌한다. 연쇄 
계좌 추적(A계좌 → B계좌 → C계좌 → D계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단계마다 별도의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일부 특정 범죄에 한하여 대상 계좌와 직후 계좌까지는 하나의 영
장으로 추적이 가능하지만, 직후 계좌의 다음 단계 계좌까지는 동일한 영장으로 추적할 수 없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수사의 신속성을 현저히 저해한다. 범죄 수익
이 해외로 이전된 경우 국제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시간적 지연이 증
거 인멸의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연쇄 계좌 추적에 적합한 영장제도의 개선, 국제 사법공조의 
신속화, 가상자산 추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법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논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혼화 자금추적의 법리적 방법론을 체계화
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실무적 의의가 있다. 다만, 제안된 여섯 가지 가설의 실증적 유효성 검증, 
가상자산 혼화 자금에 대한 별도의 법리 개발, 수사기관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방안 등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의 수사 활용 가능성과 그 법적 쟁점, 점차 증가하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와 이를 이용한 자금세
탁 추적에 관한 연구가 향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25데이터포렌식연구 / Journal of Data Forensics Research

이태규. 2026. 전문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는 혼화 자금추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References) 

[1]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n.d. Money laundering. UNODC. Available 
at: https://www.unodc.org/unodc/en/money-laundering/overview.html accessed on 2026. 
7. 2.

[2]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2018. Professional money laundering. FATF, Paris, France.
[3] Kang SG. 2006. A study on freezing of gangster organization fund [폭력조직자금의 동결방안 연구].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eoul, Korea. Research Report 06-51.
[4] Song DG. 2009.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money tracking system [자금추적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5] Kim GS. 2015.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s: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individual confiscation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독립몰수의 도입을 중심으로].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6] Hong CG. 2014. A study on problem and reformation of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and additional collection system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Journal of Criminal 
Law, 26(2), 193-229. https://doi.org/10.21795/kcla.2014.26.2.193

[7]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Korea, Central Investigation Department. 2010. Manual on 
criminal proceeds recovery [범죄수익환수 업무 매뉴얼].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Korea.

[8] Kim JH, Lee SJ. 2025. Tracking Bitcoin money laundering crimes using SNA and case studies 
[SNA를 활용한 비트코인 자금세탁 범죄 추적 및 사례연구]. 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 11(1), 
33-55. https://doi.org/10.46225/CIS.2025.4.11.1.33

[9] Bank Secrecy Act (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Reporting Act of 1970), Pub. L. No. 
91-508, 84 Stat. 1114 (1970).

[10] Money Laundering Control Act of 1986, Pub. L. No. 99-570, 100 Stat. 3207 (1986).
[11]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USA PATRIOT Act), Pub. L. No. 107-56, 115 Stat. 272 (2001).
[12] United States v. Banco Cafetero Panama, 797 F.2d 1154 (2d Cir. 1986).
[13] United States v. Voigt, 89 F.3d 1050 (3d Cir. 1996).
[14] Geldwäschegesetz (GwG) [Act on the Detection of Proceeds from Serious Crimes], Art. 1 des 

Gesetzes vom 23. Juni 2017, Bundesgesetzblatt 2017 I S. 1822 (in force June 26, 2017).
[15] Supreme Court of Korea, 2004. 4. 16. 2003do7438.
[16] Supreme Court of Korea, 2023. 7. 13. 2023do6291.
[17] Supreme Court of Korea, 2023. 4. 25. 2023do2286.  


